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19가합567510(본소), 2019가합6435(반소) 판결

[공사대금ㆍ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장정훈, 박시연

원고보조참가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김미수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손광남

변론 종결2022. 12. 14.

판결 선고2023. 2.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46,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3.

2.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7,591,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47,516,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와 반소의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외벽단열 및 스타코(외벽 마감) 공사는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8. 10.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지상에 종전에 다른 건설사에서 신축 중이던

근린생활시설을 이어받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D 전시장 등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D



3. 공사기간: 2018. 10. 29.부터 2019. 5. 30.까지

4. 계약금액: 일금 육억팔천칠백오십만원정(687,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일금 육억이천오백만원정(625,000,000원)

○ 부가가치세액: 일금 육천이백오십만원정(62,500,000원)

5. 계약이행보증금액(계약금액의 20%): 일억삼천칠백오십만원정(137,500,000원)

6. 대금지급 조건: 이하 부가세 포함

○ 계약금(20%) 일억삼천칠백오십만원정(137,500,000원),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도금(60%): 기성검사 완료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 지급

○ 잔금(20%) 일억삼천칠백오십만원정(137,500,000원), 준공(사용승인) 후 2개월 이내

9.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10. 특기사항

(1) 공사여건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기존 시공사가 시공한 공정을 포함한 나머지

공정을 모두 완료하는 조건임

(2) 건축주 요구에 의한 변경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설계변경 함

(3) 별지 첨부 디자인 설계서(설계변경리스트 및 특기사항 포함)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와 PM사인

E(대표 F)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의도와 건물사용 용도(전시장 등)에 적합하게 마감

(4) 도장, 창호 및 조경공사는 수급인의 일괄 책임 하에 도급인이 추천한 업자와 협의하여 처리

(8) D/A창(AW-4) 그림 이동을 위한 기계장치와 옥상 태양광 및 부대시설은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11) 옥상 바닥 노출 우레탄 적용, 지상 1층 바닥 우레탄 노막방수, 지하1,2층 특수방수(하자방수),

지하 2층바닥 배수판 설치, 주차장 입구 무소음트랜치 적용

(14) 기타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시공항목에 해당하나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사항 포함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29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인은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37,500,000원을, 2018. 12. 13. 중도금으로

110,000,000원을, 2019. 1. 11. 중도금으로 110,000,000원 합계 357,500,000원(원금

325,000,000원 + 부가가치세 3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 중단과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공사의 지연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를

참여시키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필요한 상세도 등도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거나

기성고 검사 등 각종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을 2019. 6. 30.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기시공한 부분의 추가공사비 지급확정 및 미시공 부분의 추가금액의 승인 및 3회차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날 '건축주인 피고가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감리계약과 소방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3) 피고는 2019. 6. 8.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의무가 없고, 다만 원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피고에게 진실로

사과하고, 지체상금 납무의무와 도급계약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더 이상

추가 공사비 요구 등 도급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삼가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을 2019. 6. 30.까지 변경한다는 조건 하에 위 요청을 수락할

것'이라는 내용과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비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중도금 지급 요청에

관하여는 기성검사 신청 등 공사대금 청구절차를 진행하기 바라며,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감리계약과 소방시설공사 계약은 원고의 현장대리인과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도급인의 의무가

아닌 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의 후속 시공업체 선정 및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피고는 2019. 8. 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준공일을 2019. 9. 15.로 정하여

G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2019. 11.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공사기간 연장 불인정, 추가공사비 지급 거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2019. 7. 19.자 계약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사항 제10조의 (2)항 및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기성율은 62.73437%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기성공사대금은 392,089,788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피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은 63,787,260원이다. 위 합계액 455,877,048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3,285,137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제하면, 117,591,91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7,591,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9. 7. 19.경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는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원고가

완성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정산 방식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을 기성부분 공사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른바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전체공사비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도면과 계약내역서에 따른 공사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특기사항 14개 항목과 설계변경리스트 20개 항목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각 구체적 감정항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본 다음 기성고 비율을 확정하여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특기사항 및 설계변경리스트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14개

항목의 특기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특히 '별지 첨부 디자인 설계서(설계변경리스트 및 특기사항 포함)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와 PM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의도와 건물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마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위 계약서의 첨부문서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등과 함께

'디자인설계서(설계변경리스트, 특기사항 포함)'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특기사항과 이에 첨부된

설계변경리스트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성고 비율을



감정함에 있어 위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전체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특기사항 중 (14)항은 '기타 신축건축물의 일반적인 시공항목에 해당하나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누락되거나 미반영된 사항 포함'이라고 정하여 그 규정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건설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위 특기사항 (14)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시공항목'은 별도의 설계변경 등 절차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시공하도록 정하였다고 봄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③ 위

규정을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시공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건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용도와 위치, 설계도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무효로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사항 (14)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 감정항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그림 이동 기계장치: 10,000,000원

원고는 그림 이동 기계장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되지 않은 시공사항이고, 설치될 공간의 규모,

이동 대상물의 중량이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10,000,000원 상당의

기계장치가 아니라 저가의 크레인 장치 설치로도 충분하므로, 미시공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93,07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결과를 합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사항 (8)항에서 '그림 이동을 위한

기계장치는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인 역시 위 특기사항

(8)항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설계변경리스트의 기재를 근거로 건축주의 의견이 반영된

기계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그림 이동 기계장치의 설치는 미술작품의 변형,

손상이 발생하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단순한 크레인 설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레일 등 구조물과 각종 기계 및 전기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인 점, ④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의

감정을 위해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시된 견적의 직접비만



1,320만원이므로 이 부분 감정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엘리베이터 설치

원고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중 41,085,000원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가

36,52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합계 41,08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원고의 기성공사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주차장 오버헤드도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사항 (14)항에 의하더라도 주차장 오버헤드도어는 일반적인

시공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계도면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고의 미시공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5. 피고에게 '잔여공사에 대한

전체공정표를 재수정하여 제출한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전체공정표에는 '우측

주차장 도어설치는 준공 후 설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위 특기사항 (1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시공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성고 비율 및 기성공사대금의 액수 가) 감정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기사항과 설계변경리스트에 표기된 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제1안]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특기사항과 설계변경리스트를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제2안]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감정인이 재판부 판단금액으로 산정한 내역은 피고가 주장하는 앞서 본 그림 이동 기계장치,

주차장 오버헤드도어 등을 포함한 감정서상의 복합공사들로서 위에서 판단한 것을 포함하여 재판부

판단금액 전부를 적용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제2안]의 금액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AW-6 시스템창호공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후레임과 창짝을

모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성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감정인의 최종적인 [제2안]의 기성공사대금 산정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가계산서상

공사금액

공사금액 805,182,615원1) 원고 5차 감정보완까지 이루어진 후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감정금액(792,609,326원)과 재판부 판단금액(12,573,289원)을 합한 금액이다.

감정금액 기성금액 447,517,443원2) 위 각주 1)과 동일한 취지로 감정금액(453,317,879원)에서 재판부
판단금액(-5,800,433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위 표 기재 금액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관한 피고의 최초 주장을 반영하여 기성

9,130,000원, 미시공 36,520,000원이 반영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성 41,085,000원, 미성 4,565,000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표 기재 기성금액에 31,955,000원(= 41,085,000원 - 9,130,000원)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기성공사금액은 479,472,443원(= 447,517,443원

+ 31,955,000원)이 된다. 이에 따른 기성고 비율은 59.54828%(= 479,472,443원 /

805,182,615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원고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372,176,750원(= 625,000,000원 × 59.54828%)이다.

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추가공사비에 관한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요약은 [별지 1] '추가공사비 감정보완 내용 요약'

기재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사항 및 설계변경리스트에

기재된 항목을 계약의 내용으로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제2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이 사건 감정결과에 관하여도 [별지 1]에서 감정인이 '재판부

판단금액'으로 분류한 항목 중 특기사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항목은 모두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에 관한 자료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PM사인 E과의 회의록(갑

제10, 12, 15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E은 이

사건 도급계약 특기사항 (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디자인 설계서 등의 내용에 따른 시공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상대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E에게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의 대리인은 1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스스로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의 총액을 정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에 관한 피고의 명시적인 지시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별지 1] 기재 '감정보완(원고2차)' 항목 기재 중 감정인이 추가공사로 인정하여

'감정금액'으로 판단한 합계 3,626,27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추가공사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의 합계는

375,803,028원(= 372,176,750원 + 3,626,278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50,803,028원(= 375,803,028원 - 32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잔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데3) ,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3의 라.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이 위 돈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잔금은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후속업체인 G과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G과의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111일이 지난 2019. 11. 6.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111일 동안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및 일반조건 제25조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에 따라 111일

동안의 지체상금으로 76,312,500원{= 1일 지체상금 687,500원(= 687,500,000원 × 0.1%) ×

11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원고의 시공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총 271,203,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37,500,000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이 피고가 청구하는 손해액이 위 계약이행보증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청구한다.

나. 지체상금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일이 2019. 5. 30.임에도 원고가 위 준공일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다른 공사업체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으로써 완성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율을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사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체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발생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 준공일인 2019. 5. 30.에 이르기까지 기성고 비율이 약 60%에 불과할 정도로 공사가

지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약정 준공일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약정

준공일 전날인 201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일을 1개월 후인 2019. 6.

30.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기간까지의 잔여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약 20일이 경과한 2019. 8. 9. 후속업체인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와 G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후속 공사기간은 2019. 8.

9.부터 같은 해 9. 15.까지 38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④ 위와 같이 약정 준공일 무렵 나머지 공사

완공에 필요한 기간은 약 1개월가량으로 예상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총

공사기간(6개월)이나 잔여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G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완공한 데 소요된

111일을 모두 원고의 지연일수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기간은 다른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20일 및 잔여 공사 완공에 필요한

38일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2019. 5. 31.로부터 58일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39,875,000원{= 1일 지체상금

687,500원(= 687,500,000원 × 0.1%) × 58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2] 하자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라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각 하자

항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가.01. 지하2층 보호벽(이중벽) 공사:

20,853,225원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설계도면에서 위 항목에 해당하는 보호벽의 두께를 0.5B(100mm)로

지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1.0B(200mm)로 시공되어 바닥 면적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변경시공은 피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감정인도 이 부분 변경시공은 공사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안전성(전도위험 방지) 확보를

위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벽체를 두껍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벽체의 두께가

100mm 정도 두꺼워졌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킬 정도의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가.02. 외장공사: 15,836,694원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은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공사비 차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단열재 접합부 처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능상ㆍ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부분 항목의 하자로

인한 기능상의 지장은 없고 다만 미관상 굴곡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점, 중요한 하자가 아니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의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함이

타당한데,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의 굴곡이 있는 부분을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때의 공사비 차액을

664,893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하자보수비를 664,893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가.04.2. 지하층 벽체틀 및 마감재 재시공: 19,097,249원, 지하층 방수보강: 51,478,476원

원고는 이 사건 항목의 하자 원인인 누수가 원고의 공사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벽체에 대한 전체 재시공비용을 산출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방수공사의 최종적 마무리는 G이

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원고의 하자담보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은 누수로 인하여 이 부분 항목의 벽체틀 및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벽체틀 및

마감재 재시공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 후속업체인 G의 현황사진을 검토하여 누수 현상

및 누수에 의한 벽체틀, 합판의 훼손을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현존하는 누수

부위는 확인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G이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누수의 정도가 국부적인



흔적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범위에 걸쳐 확인되는 점, ③ 설령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 결로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중단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부분 누수를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 중 벽체틀 마감재 재시공 부분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단 및 하자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항목 중 방수보강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가 G을 통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감정인이

객관적인 보수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와 G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G의 공사범위에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방수보강 부분은 원고가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 중 지하층 벽체틀 및 마감재 재시공 부분은 감정인의 감정금액을 원고의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고, 지하층 방수보강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라) 가. 05-1, 05-2. 지하 1층, 2층 수도 급수라인 및 소방배관 철거, 집수정배관 재시공 등: 합계

6,600,448원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피고가 이미 재시공을 하여 현존하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현장조사 시점에서 기능상의 결함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점, 집수정배관 재시공은

감정인도 원고의 공사상 잘못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항목에 관한 재시공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 그 재시공의 이유가 원고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마) 가. 05. 3. 2) 지상 2층, 3층 출입문틀 규격 및 수평불량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은 이미 방화문 프레임이 철거되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평 및 수직도 불량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감정의견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출입문틀에 하자가 있어

재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 제22호증)만으로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원고의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바) 가. 05. 3. 5) 지상1층 캐노피 변경시공: 11,875,811원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은 계약도면상의 재질(스테인레스스틸)과 다른 철재

캐노피가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철재 캐노피 시공은 피고 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 측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35,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을 최초에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시공하였는데 E과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C 관장)의 지시에 의해 철판 분할 시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감정인 역시 이 부분은 원고에 의해 1회 철거 후 재시공되어 수평 기울기에 문제는 없고, 다만 녹이

발생한 하자만이 조사되었다고 감정한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부분을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녹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방청작업이 미비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최종적인 방청 및

마감 작업은 원고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G의 책임영역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사) 추가2. 지상 2, 3층 우측면 창호 및 배면부 창호: 6,310,284원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계약도면상 이 부분이 삼중유리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복층유리로

변경시공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변경시공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15.자 회의록에 첨부된 도면의

정면도에는 삼중유리 시공이 지시되어 있으나, 배면도 및 우측면도에는 T28 복층창(아르곤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으로 지시되어 있고, 위 회의에 피고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아) 추가3. 지하 2층 소방계단 케미칼 앙카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4,011,957원

감정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이 부분 항목은 내화구조

계단이 설치되어야 하는 피난계단에 해당하는데, 내화시공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공된 철재

계단을 불연재인 석조로 피복하는 보수공법을 보수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항목 계단은 보조계단에 해당하여 내화구조가 요구되지 않고, 철재계단으로 시공한 것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 항목의 하자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내화구조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는 지하 2층에서 옥상층까지 연결되는 계단과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지상층으로서 피난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설치된 이 부분 항목 계단이 내화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구로철판 마감'을 지시하여 철재계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공사업체인 원고로서는 철재계단을 설치하더라도 필요한 내화시공은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감정인 역시 위 철재계단에 불연재를 피복하는 보수공법을 보수방법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감정인이 제시한 보수공법에 따라 산정한 보수비를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자) 추가6-2. 지하 2층~지상3층 콘크리트 바닥 폴리싱 작업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상 '폴리싱 마감'이 지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미시공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잔여공사공정표'에 폴리싱 바닥 공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미시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판단과 같이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 등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도면에 지시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의 미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차) 기타 참고금액 부분



피고는 아래 각 항목은 명백한 기능상 하자이거나, 임의로 변경시공 한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금액1] 외장공사 단열재4) 2021. 10. 22.자 사실조회 78쪽에는 '[참고금액 1] 옥상 바닥공사
관련 참고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며, 위 사항은 '가. 02. 외장공사' 중
단열재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장공사 단열재 관련 참고금액'으로 정정한다. 관련

참고금액

63,557,844

[참고금액2] 옥상 바닥공사 관련 참고금액 11,614,805

[참고금액3] 지하2층 계단실 바닥 석재 철거 후 재시공 9,637,982

[참고금액4] 지하2층 무근콘크리트 높이 조정 15,490,056

[참고금액5] 지하1층~지상3층 바닥높이조정 17,595,224

합계 :
117,895,911

그러나 감정인은 위 각 항목에 대해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지시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사용상·기능상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위 각 항목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거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소결 위에서 본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별지 2] 기재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총 35,371,28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35,371,28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39,875,000원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35,371,289원인데,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인 137,500,000원 보다 적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의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 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손해액을 계약보증금액으로 예정하여 도급인으로 하여금 손해 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위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약 도급인이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에 계약보증금을 미리 도급인에게 교부하게 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정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인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계속된 공사 진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약정 준공일인 2019. 5. 30.에 약 60%의 기성공사만을 완성하여 그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였다고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감리계약과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피고가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계약체결이 피고의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그것과 공사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2019. 7. 19.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13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한편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실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서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예정보다 과다한 점, ③ 원고가 기존의 다른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하자 등 공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특기사항에는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이 사건의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6,250,000원(= 137,5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2019. 7. 19.자 해지통지서 도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공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

50,803,028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45,446,972원(= 96,250,000원 - 50,803,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순현

판사김민수

판사김소연

별지

1) 원고 5차 감정보완까지 이루어진 후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감정금액(792,609,326원)과



재판부 판단금액(12,573,289원)을 합한 금액이다.

2) 위 각주 1)과 동일한 취지로 감정금액(453,317,879원)에서 재판부 판단금액(-5,800,433원)을

합한 금액이다.

3) 원고는 2022.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3,285,1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변론의 과정 및

당사자의 주장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공제 주장에는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위 돈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공제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다.

4) 2021. 10. 22.자 사실조회 78쪽에는 '[참고금액 1] 옥상 바닥공사 관련 참고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며, 위 사항은 '가. 02. 외장공사' 중 단열재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장공사 단열재 관련

참고금액'으로 정정한다.


